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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보험의 대상포괄성이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

들의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의 법조항들을 분석하여 법
적 적용제외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2003년부터 2012
년까지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추

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이후로 사회보험의 확

대과정에서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는 상당수 축소되고 있다. 사각지대 축소의 
규모는 국민연금 19%포인트, 국민건강보험 14%포인트, 고용보험 15%포인트, 
산재보험 13% 포인트였다. 둘째,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상당

하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13∼14% 수준의 임금근로
자가 여전히 사회보험 직장가입의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법적 사각지

대 규모가 크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나면 법적 사각지대가 4% 수준의 규모이고,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사각지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논문접수일: 2014년 6월 1일, 심사의뢰일: 2014년 6월 23일, 심사완료일: 2014년 7월 31일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와 2014년 1~15차년도 한국노동패

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 (주저자)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sjh@kunsan.ac.kr)
***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livevil@catholic.ac.kr)

노 동 정 책 연 구
2014. 제14권 제3호 pp.37~78

한 국 노 동 연 구 원



󰌙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3호38

면에 산재보험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는 2012년 현재 0.44% 수준으로 대부
분의 임금근로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사회보험법, 임금근로자, 사각지대, 법적 적용범위, 적용제외, 비정규직, 

고용형태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은 196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강제가입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이래로 적용대상을 지속

적으로 확대하여 왔다.1)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행 4대 사회보험법은 모두 1

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행연구들

은 이 규정을 근거로 4대 사회보험법의 대상포괄성이 법제도적으로는 보편적 

적용에 가까운 형태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구인회ㆍ백학영, 2008 : 178~179; 

배지영ㆍ홍백의, 2012 : 214; 이병희, 2012; 김진욱, 2010 : 71; 윤정향, 2005 :

124).2)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보수적으로 측정해

1) 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어 1964.1.1.부터 시행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 중 광업 및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두 업
종의 500인 이상 사업장을 강제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제정된「의료보험
법」(1963.12.16. 법률 제1623호로 제정되어 1964.3.17.부터 시행된 것)은 적용대상이 임
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에 위배된다.「의료
보험법」에서 강제가입 원칙을 규정한 것은 1970년 의료보험법(1970.8.7. 법률 제2228호
로 전부개정되어 1970.8.7. 시행된 것)이지만, 동법 시행령이 1977년에 이르러서야 전부
개정 되고 시행됨으로써 실질적 의료보험 제도의 시작은 1977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최초의 사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기존 연구들은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사회보험의 외형상 보편주의”(김진욱, 2010 :
71), “법제도적으로는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배지영ㆍ홍백의, 2012 : 214)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적용대상에 제외된 집단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구인회ㆍ백학영, 2008 :
176)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로 거의 모든 사업장까지 법적
으로 확대”(윤정향, 2005 : 124)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은 것은 “법과 제도의 적용제외 문제라기보다 적용과정의 실패”(윤정향,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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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6.6~71.1% 수준에 그친다(통계청, 2013).3) 이를 사각지대 개념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이 아닌 사각지대는 

사회보험별로 대략 28.9~33.4%에 이른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셈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회피나 행정력의 부재만으로 설

명하기에는 그 비율이 너무 높다. 따라서 법ㆍ제도적으로 사회보험이 모든 임

금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다는 기본전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회보험법의 확대 방향은 주로 사업장 규모 면에서였다. 고용형태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

지대는 노동시장 요인 중 사업장 규모 면에서는 축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

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규모는 노동시장 요인 중 고용형태 측면에서는 축소되

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노동시장

은 비전형 고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Eichhorst 

et al., 2012). 시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 파견제 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의 고용

형태와 임시직, 일용직 등의 종사상 지위는 비정규 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지위로 귀결된다. 사회보험이 표준적 형태의 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

에 이러한 비전형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섭되

기 어렵다. 그러므로 비전형 고용의 증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확대할 가

능성이 있다(Häusermann et al.,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 사회보험의 확대와 축소

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제도가 완비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의 전제가 올바른가? 현재의 

사회보험 제도가 법적 측면에서 모든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

는가를 검증할 것이다. 둘째, 실제 임금근로자 대비 4대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

각지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법적 측면에서 배제된 임금근로자 규모가 실제

로 어느 정도인지 추정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변화가 

124)로 평가하기도 한다.
3) 정부기관이 추정하는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은 2013년 12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국
민연금 68.4%, 건강보험 71.1%, 고용보험 66.6%이다(통계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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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사각지대 규모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변화가 실제

로 사각지대의 확대에 기여했는지 추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

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서

술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자 규정을 살펴봄

으로써 최근 10년간의 4대 사회보험법 규정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

토한다. 제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을 근거로 각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임

금근로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추계하여 실제 법적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임

금근로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Ⅱ. 분석틀

1. 사각지대 개념

사각지대4)는 적용범위(coverage)의 역의 개념에 해당한다. 사각지대가 넓다

는 것은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적격성을 갖춘 인구를 제도로 포섭하고 있지 못

하다는 의미이며, 사각지대가 좁다는 것은 적용범위가 넓어서 해당 인구를 제

도로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범위는 법적 적용범위와 실질 

적용범위로 구분된다(ILO, 2010: 22). 법적 적용범위(legal coverage or statutory 

coverage)는 특정인구 집단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에서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실질적 적용범위(effective coverage)는 법

적인 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ILO, 

2010: 22). 이들 두 가지 적용범위(coverage) 개념은 접근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의 종류나 수(scope), 사회보장 제도에 포괄되는 인구규모(extent), 사회보장 급

여의 수준(level)이라고 하는 최소한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되는 다차원적 개념이

4) ILO나 OECD 등에서 사각지대는 사회적 보호나 사회보장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김원섭, 201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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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LO, 2010 : 22). 

본 연구는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적용범위의 요

소 중 인구규모(extent)에 한정하여 논의할 것이다. 인구규모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적용범위 개념의 측정방식은 서로 다르다(ILO, 2010 : 22~23). 법적 적용

범위는 법적용을 받는 인구집단의 규모로 측정되지만, 실질 적용범위는 사회보

험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나 실제로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 있

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다. 실질 적용범위는 수급률(take-up rates)이나 참여율

(participation rate)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급률은 법적 적격성을 갖춘 인구 중

에서 특정 급여를 받는 개인 혹은 가구의 비율로 정의되고, 참여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인구 비율로 정의된다(Hernanz et al., 2004 : 7). 수급률은 

법적 적격성을 갖춘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 여부를 따지

지 않는 참여율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수급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적

격 인구 규모가 참여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 규모보다 작기 때문이다. 

실질 적용범위의 비율은 법 집행 당시의 행정적 문제나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 법적 적용범위 비율보다 낮다(ILO, 2010 : 22).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의 법적배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적용범위 개념에 기초하여 사각지대

를 분석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

를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5) 

5) 기존 연구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 사각지대와 급여 사각지대로 구분하여 설명하
기도 한다. 대상 사각지대는 대상자 적격성이 협소하여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 사각지대는 급여가 불충분하여 실제 급여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ILO(2010)의 적용범위 개념으로 설명하면 
대상 사각지대는 적용범위의 ‘규모(extent)’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급여 사각지대는 적용범
위의 ‘수준(level)’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대상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급여 사각지대를 다루
고 있는 기존 연구들로는 의료보장에서의 급여 사각지대(신영전, 2010), 국민연금의 급여 
사각지대(강성호, 2011), 고용보험의 급여 사각지대(방하남, 2010) 연구 등이 있다. 본 연
구는 임금근로자의 인적 적용범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문헌 검토 시 급여 사각

지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대상 사각지대 논의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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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식은 임금근로자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사회보험 가입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실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납부예외 혹은 미납 상태에 있을 때로 한정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접근법은 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다루는 연구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험료 납부시점(근로시점)에서 보험료를 납

부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강성호, 2011 : 90)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혹은 

체납자, 미가입자를 사각지대로 규정하거나(강성호, 2011; 이병희, 2012; 구인

회ㆍ백학영, 2008; 정이환, 2007),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미가입을 사각지대로 

규정한다(김수완, 2009; 김연명, 2010).6)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자를 사각지

대로 규정하거나(신영전, 2010; 이병희, 2012; 구인회ㆍ백학영, 2008; 정이환, 

2007; 김연명, 2010),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미가입을 사각지대로 규정한다(김

수완, 2009; 김연명, 2010).7)

두 번째 방식은 임금근로자가 체납 혹은 미납 상태인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더 나아가 적용제외자인 경우까지 사회보험

의 사각지대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규정 방식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제기, 

즉 지역가입자인 임금근로자는 본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부담해

야 한다는 문제제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 통계 역시 이러한 문제

의식을 수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직장가입자일 경우로 한정

하여 파악한다.8) 또한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지역가입

6) 각 연구마다 사각지대의 규모 추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구인회ㆍ백학영(2008)은 국민
연금의 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체납이나 미납이 없다고 전제하고, 지역
가입자 중 미가입, 납부예외, 미납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사각지대로 추정하여 2006년 기
준 지역가입자의 49.5%를 사각지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병희(2012)는 2010년 기준 26.5%
(체납자 포함 시 32.2%), 김연명(2010)은 2009년 기준 정규직 1.3%, 비정규직 54.4%, 
강성호(2011)는 공적연금 적용대상 18~59세 인구 중 57.5%로 추정한다. 

7)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추정치를 보면, 이병희(2012)는 2010년 기준 건강보험의 적용인구 중 
6.5%, 구인회ㆍ백학영(2008)은 2006년 기준 6.5%, 김연명(2010)은 2009년 기준 정규직 
0%, 비정규직 6.9%, 신영전(2010)은 2008년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의 25.4%, 전체 국민
의 8%로 제시한다. 특이한 점으로 상당수 연구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상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영전(2010)에 의하면 직장가입 사업장 중 체납 사업
장은 2008년 61,000개소에 달하며, 이들의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은 2,175억에 달한다. 체
납 사업장에 속한 직장가입자는 사각지대에 해당할 것이나, 정확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그 수를 알기는 어렵다.

8) 이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연명(2010)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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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험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임금근로자가 

미가입 상태인 경우를 사각지대로 규정한다. 이러한 연구로는 이병희(2012), 정

이환(2007), 방하남(2010) 등이 있다.

사각지대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의 접근법 중 두 번째 방식, 즉 임금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까지 사각지대로 규정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 첫 번

째 방식처럼 가입 여부 혹은 체납만을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규정하게 되면 임

금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사회보험에 적용될 경우 사각지대가 아닌 것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불안

정한 고용지위를 근거로 직장가입자의 적용제외자가 되면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의 과중

함’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배지영ㆍ홍백의, 2012), 동일한 노동을 하는 근로자 

간에 고용지위에 따라 보험료 부담액에 차이가 나는 비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다. 첫 번째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측정한 기존 연구들은 직장가입에서 적용제

외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

만 실제로 이들의 상당수는 미가입자나 납부예외자 혹은 미납자 상태로 있다

(권혁진, 2012 : 101; 이병희, 2012 : 66~67).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보험과 산업

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임금근로

자가 근로기준법과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고용형태나 

특정 업종의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고 또 다른 고용형태나 또 

다른 업종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배제되어 지역가입자 혹은 미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의 

문제는 단순히 가입형태의 명목상 구분의 문제가 아니다. 임금근로자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보험료 절

반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분이 임금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이것이 실제 현실

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 되는 경우를 모두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로 

규정한다.  

모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질 가입률은 비정규직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거나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비율을 모두 합친 비율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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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다루는 두 가지 연구경향은 임금근로자의 지역가입을 

사각지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ILO의 사각지대 

개념 중 법적 적용범위보다는 실질 적용범위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두 접근법 모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임금근로자가 

실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

근로자가 실제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것이 법에서의 배제 때문이라

면, 이들은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사각지대는 적격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서 법적 적용범위보다는 실질 적용범위 개념에 가깝고, 실질 적용범위 중에서 

수급률보다는 참여율에 기초한 사각지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적격성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거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보다 엄밀하게 사회보험 참여

율)를 논의하고, 이를 근거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이

러한 방식은 사회보험의 법적 한계를 규명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

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제도적 배제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원인과 대안 모색은 일차

적으로 사회보험 제도 그 자체의 흠결 혹은 법적 적용범위의 완결성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각지대 개

념을 법적 적격성 여부가 기준인 법적 적용범위에 기초하여 분석할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4대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첫째,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 규정이 어떤 예외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규정들의 변화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 임

금근로자의 직장가입을 기준으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법적 사각지대 규정 분석을 토대로 실제 그러한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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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별 

사각지대 규모가 임금근로자 대비 30~60%로 추계된다(이병희, 2012; 구인회ㆍ

백학영, 2008; 김진욱, 2010; 정성미, 2007). 본 연구는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중 법적 사각지

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 것이다.  

Ⅲ. 4대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 적용대상 규정 분석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출발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삼았다가 현재에는 1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유급 경제활동에 종

사하는 인구 중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사회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주

가 부담하고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국민건강보험) 또는 사업장가

입자(국민연금) 또는 보험가입자(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가 된다. 

직장가입자9)의 자격기준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다. 

그러나 각 사회보험은 직장가입자의 예외 혹은 적용제외 기준을 두고 있다. 본 

장에서는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자 규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

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2014년 현재 법 규정이 각 사회보험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각 규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논한다. 이를 토대로 2003년부

터 2012년까지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 적용대상 규정의 변화를 살펴본다. 본 

장에서 기간을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한국노동패널 데이

터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9)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명칭은 사회보험별로 상이하다. 
가입자의 종류는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으로 분류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한다.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
보험은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칭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종류에 의
한 명칭은 사업장 가입자(국민연금) 또는 직장가입자(국민건강보험) 또는 보험가입자(고용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본고에서는 각 법의 규정을 설명할 때는 법의 정의에 따라 
용어를 언급하되, 통칭할 때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직장가입자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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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현재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 규정10)

가. 국민연금법

현행「국민연금법」11)은 가입자의 종류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

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하고(법 제7조), 이 중 사업장가입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제6호). 이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

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현행「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세 종류의 근로자를 열거하

고 있다. 

첫째,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이다. 동 시행령은 “일용근

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2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12) 

둘째,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일하는 근로자이다. 시행령은 “소재지가 일정하

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2호). 

고용형태로 보면 호출근로나 가내근로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직업으로 보면 

인력시장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건설 노동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10) 본 절은 서정희ㆍ이지수(2013 : 2~26)가 2013년 사회보험법을 분석한 것을 2014년 현행 
사회보험법을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11) 2014.1.14. 법률 제12242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4.1.14.부터 시행된 것
12)「국민연금법」및 동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용
근로자와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국민
건강보험법」과「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정의하
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 제1호,「고용보험법」제2조 제6호).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는 다른 의미로 해석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적용제외 근로자 규정에서 “일용근로자
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있어서, 사회보험의 적용제외 기준은 타
법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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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 

셋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이다.13) 시행령은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

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4호). 이 규정의 전단에 의

하면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이

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따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하는 단시간 

근로자 중 ‘시간강사’와 ‘근로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넷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다. 후술하겠지만「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강제

가입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제외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국민연금법」에 의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되, 

1개월 미만으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

사하는 근로자, 시간강사가 아닌 자와 본인이 사업장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자 

중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만이 예외로 인정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

입자로 규정하고(법 제6조 제2항),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

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으로 정의한다(법 제3조 제1호). 그러나「국

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규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법 제6조 제2항 후

13) 단시간 근로자란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대법원 
2011두22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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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외되는 사람으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4

호, 시행령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기준은「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 자

격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국

민연금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국민연금법」은 단시간 근로자 중 시간강사를 

사업장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또한「국민건강보험법」은「국민연금법」을 비롯한 여타 사회보험법과는 달

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를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자 예외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수급자는「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기 때문에「국민건강보

험법」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국민건강보험법」에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와 비상

근 근로자,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소재지가 일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 외의 모든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가 된다.

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서(법 제

8조) 보험가입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로 규정하고(법 제2조 제1호),「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란 “「근

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법 제2조 제2호),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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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 

그러나「고용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되, 모든 사업 중 

일부 사업과 모든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를 적용제외로 규정한다. 적용제외 사

업은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

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

사”, “가사서비스업”이다(시행령 제2조 제1항). 또한 적용제외 근로자는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다(법 제10조 제1호,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1

항). 그러나 동법은 “유급으로 근로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어(법 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는 적용제외 근로자 유형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적용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규정하

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

고 있다(법 제5조 제2호, 제6조). 다른 사회보험법들과는 달리 적용제외 근로자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적용제외 사업장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 점에

서 사회보험 중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한다(법 제125조, 제126조).「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험 관련법 중 유일하게 근로자성 논의로 인해 사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용형태의 일부를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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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4대 사회보험법 직장가입 규정 비교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법은 각 법률마다 직장가입자 적

용제외 규정이 모두 다르다. 본 절에서는 4대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규정의 의

미와 한계를 논하고 이러한 의미와 한계를 분석에서 어떻게 다룰지 설명한다.

1) 서로 상이한 직장가입자 규정 및 적용제외 근로자 규정의 의미

4대 사회보험법은 직장가입자로 인정하는 근로자와 인정하지 않는 적용제외 

근로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어떤 법에서는 특정 고용형태를 직장가

입자로 인정한다는 특례 규정이 있는 반면, 다른 법에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

는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법은 특정 고용형태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명시하

고 있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어떤 법에서

는 특정 고용형태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고용형태

에 대한 규정이 없는 법도 있다. 이 경우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법 제126조 제1항),「고용보험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

가 유급으로 근로할 경우「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13조의2). 두 법의 규정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모두「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수급자를 각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를 지역가입자의 예외로 규정

하고, 이 중 희망하는 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제3항). 그러므로「국민연금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직장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례 규정을 통해 동

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로 상정하고 있다(법 제125조). 그러나 나머지 사회보험

법은 그러한 규정이 없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나머지 사회보험법의 적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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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적용제외

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범위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용보험법」은 단시간 근로자 중 3개월 미만으로 근

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만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단). 반면「국

민연금법」은 단시간 근로자 중 시간강사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외 모든 단

시간 근로자를 적용제외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4호).「국민건강보험법」은 모

든 단시간 근로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9조 제1호).

4대 사회보험법이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모두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 이상의 법에서 언급하는 모든 고용형태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2) 사회보험 임의가입 규정의 의미

몇 개의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을 두고 있

는데, 이는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이 강제가입 원칙을 세우고 있는 이

유는 일반 사람들의 근시안과 역선택 문제 때문이다. 임의가입을 허용할 경우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장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안주하게 되

고, 미래에 언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예상가능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대비하

지 않으며(근시안),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가입하고자(역선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강제가입이 아닌 본인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은 사회

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

자와 관련된 두 조항에서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나는 3개월 이상 근로

하는 단시간 근로자 중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적용제외 규정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굳이 법 조항으로 

삽입될 필요조차 없다. 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때 사용자의 동의조차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화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장가입자

가 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용자에 대한 벌칙조항조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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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사문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이러한 

규정은 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국민연금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 

제8조 제3항). 이러한 규정은 사회보험의 가입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목

적으로 하고 있는 동법의 입법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전체 국민 중 가처분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 기여회피를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 희망에 따

라 사업장가입자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두 규정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며, 입법 목적과도 상충되는 조항이라 하겠다.

「국민건강보험법」역시 단시간 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

거나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 제6조 제4항). 단시간 근로자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미 사회보장의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회보험으로 포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직장가입의 임의가입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절감을 통해 비용

을 절감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요구하기 어

렵게 한다. 특히 법령에서는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

행령은 직장가입 및 탈퇴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가입 및 탈퇴 절차를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차와 관련해

서 근로자가 직장가입을 요구했음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

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재량은 더

욱 커진다. 결국 법에서의 직장가입자 임의선택 규정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확대하는 데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특히「국민건강보험법」은「국민연금법」보다 임의가입 여지가 더 넓다.「국

민연금법」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

에 대한 임의가입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데 비해「국민건강보험법」은 이들에 

대해서도 임의가입 여지를 두고 있어 더욱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원칙에 위배되는 임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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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나 임의탈퇴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는 모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즉 직장가

입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

3) 특정 고용형태에 대한 근로자성 문제

각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자 규정은 근로자성 관련 문제가 예상된다.14)「국

민연금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법 제3조 제1

항 제1호),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이러한 규

정에 의거하면 근로자이기는 하나「국민연금법」상의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

로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동법상의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근거가 몇 

가지 고용형태가 된다. 특히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전단의 규정은「근로기준

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는「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

지만「국민연금법」에서의 근로자는 아니라는 것이 된다.「근로기준법」은 근로

자 규정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한다. 법의 수직적 체계에서 같은 위상인 법령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근로자라 하더라도 어떤 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명시하고 있는「근

로기준법」이 존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국민건강보험법」역시 

근로자성 문제가 예상된다.「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예외로 두고 있다. 

반대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고용형태 종사자

를 사회보험법의 근로자로 규정하기도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국민기

14) 근로자냐 아니냐(근로자성)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닌 주로 대법원의 판례를 통
해 제시되고 해석된다. 근로자 개념의 가장 기본적 정의는「근로기준법」이지만, 근로자
성 판단 기준은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사용종속관계라 할 수 있다. 근로자성 판
단 기준이 되는 사용종속관계의 요소와 해석에 대해서는 심재진(2013), 강성태(2007), 박
종희(2003), 최영호(2002), 서정희 외(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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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법 제126조 제1항),「고용보험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가 유급으로 근로할 경우「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13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은 특례 규정을 통해 적용되는 근로자로 상정하고 있다(법 제125조). 이

러한 조항들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사회보험법상의 근

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급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라고 상정한다. 그 이유는 유

급근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형태 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

라고 보는 것이 학설상 대립이 존재하고, 정부의 사회보험 추계방식도 모든 유

급근로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모집단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현행 사회보험 법률상 적용제외 근로자를 도식화 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2014년 5월 현재 사회보험 법률에 나타난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사회보험
적용제외 근거 법률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
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제1호

1개월 동안
의 근로시

간이 60시
간 미만인 

단시간 근

로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시간강사 

또는 본인희망자

건강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0조제

2호,
「고용보험법」제10조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제1항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시간
강사 및 본인희망자 제

외)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하

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

일용근로자나 3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
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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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사회보험
적용제외 근거 법률

비상근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6조제2
항제1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

로자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6조제2
항제4호

65세 이상인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
「국민연금법」제8조제1항,
「고용보험법」제10조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근로자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제8조제3항

총공사비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근
로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
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
조제1항제3호가목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
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
조제1항제5호

가사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고용보험/산
재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
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
조제1항제6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만 
인정.

 다른 사회보험법은 근로자로 인정
한다는 조항이 없음.

2.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 규정 변화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와 관련된 규정은 고용형태로서 일용근로, 시간

제 근로, 기간제 근로, 가사서비스업(가내노동) 근로, 특수형태 근로에 대한 규

정과 사업장 규모, 업종, 직종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각 근로형태와 노동시

장 요인별로 사회보험은 서로 상이하게 변화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2003년부

터 최근까지 각 규정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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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의 일용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은 1987년「국민연금법 시

행령」15)제2조 제1호에 “일용근로자 또는 3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

자”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한 후 변화가 없다가 15년이 지난 2003년 시행령 

개정16)을 통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를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

하였다. 동 규정은 현재까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은 동일한 시점에서 변화를 겪는데, 

1988년 시행령 규정에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된 이래, 2003년 “1월간의 근로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17)로 개정되었다. 이후 2010년 시행령 개

정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적용제외 근

로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다.18) 

가사서비스업(가내 노동)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적용하는 근로자성 문제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규정이 요구되지만「국민연금법」상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배제되고 있다.  

사업장 규모의 경우 1991년「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당연적용 사업장의 규모

를 상시고용 10인 이상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한다.19) 이후 200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20)

15)「국민연금법시행령」(1987.8.14. 대통령령 제12227호로 전부개정 되어 1988.1.1.부터 시
행된 것) 

16)「국민연금법시행령」(2003.6.27. 대통령령 제1802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3.7.1.부터 시
행된 것) 제2조 제1호

17)「국민연금법 시행령」(2003.6.27. 대통령령 제1802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4호

18)「국민연금법 시행령」(2010.8.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1.1.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4호

19)「국민연금법 시행령」(1991.8.10. 대통령령 제13449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2.1.1.부터 
시행된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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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국민연금법」21)은 모든 적용제외 사업장가입자를 시행령으로 위임

하던 이전 법률과 달리 법률에서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제외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다. 그 대상자는 특수직역 연금법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

다(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

역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4호). 이후 2008년 개정을 통해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제외 규정으로 추가하고, 희망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사업장 가입을 열어두고 있다.22) 2011년 개정「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의 적용제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삭제하고,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3)

나. 국민건강보험법

최근 10년간「국민건강보험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용근로에 대해서 2000

년「국민건강보험법」24)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

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법 제6조 제2항)고 규정하고 그 예외로서 “1월 미만

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현재까지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법」은「국민연금법」에 비해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에서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의 개정이 몇 년 앞선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의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이나「국민연금

법」이나 차이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국민건강보험법」이「국민연금법」에 비해 앞서 

개정된다. 2001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5) 제10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20)「국민연금법 시행령」(2003.6.27. 대통령령 제18027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21)「국민연금법 시행령」(2000.12.23. 법률 제6286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0.12.23.부터 시
행된 것) 

22)「국민연금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 되어 2008.2.29.부터 시행된 것) 제
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23)「국민연금법」(2011.6.7. 법률 제1078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1.6.7.부터 시행된 것) 제8
조 제1항 제2호 삭제 및 제3항

24)「국민건강보험법」(2002.12.18. 법률 제6799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2.12.18.부터 시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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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

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이다. 이 규정은 시간

제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간제 근로자를 제

외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제외 되는 시간제 근

로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 축소되고,26) 2010년 개정

으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 축소되었

다.27)

가사서비스업(가내 노동)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국민연금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배제되

고 있다. 

사업장 규모와 관련하여 2001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8)은 직장가입자

에서 제외되는 자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목의 1

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 및 사

용자”를 규정한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동 시행령은 사업장 규

모로만 적용제외 사업장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의 업종

을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 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동차판매업,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이용 및 미용업”(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타목)으로 규정한다. 이는 거의 모든 업종을 포함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

2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1.7.1.부
터 시행된 것) 

2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3.6.27. 대통령령 제180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3.7.1.부
터 시행된 것)

2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9.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1.1.1.부
터 시행된 것)

2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1.7.1.부
터 시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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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규정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어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29) 

다. 고용보험법

1998년「고용보험법」30)은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

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7조)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몇 가

지 적용제외 근로자를 규정하고 다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 직

종,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고용형태에 대해서

는 대강의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고 일부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식

이다.

고용형태별 적용제외 규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1998년「고

용보험법」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

나,31) 이후 2002년 일부개정을 통해 제2조 정의 규정에 일용근로자를 명시하

고,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규정에서 일용근로자를 삭제한다.32)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시행령에서 적용제외 근로자인 시간제 근로자를 규

정할 때도 일용근로자인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에서 제외시키고 있

다.33) 이는 법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 근로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

도,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60시간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시간제 근로자 조항

을 통해 적용제외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은「고용보험법」이 가장 진일

2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3.6.27. 대통령령 제180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3.7.1.부
터 시행된 것)

30)「고용보험법」(1995.9.17. 법률 제5566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8.10.1.부터 시행된 것)
31)「고용보험법」(1995.9.17. 법률 제5566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8.10.1.부터 시행된 것) 제

8조 제3호
32)「고용보험법」(2002.12.30. 법률 제6850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것)
33)「고용보험법 시행령」(2003.12.18. 대통령령 제1816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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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 형태라 할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와 관련하여 1998년「고용보험법」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34) 이 규정과 관련하여 시

행규칙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35). 2000년대 초반까지 1개월 

동안 8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

였으나, 2002년 법 개정과 2003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개월간 60시

간 미만 근로로 수정된다.36) 특히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

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간제 근로자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혹은 하루 단위의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사서비스업 근로자의 경우 적용범위의 예외로 1998년 시행령37)에 규정이 

신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특수형태 근로자

의 경우「국민연금법」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의 논리로「고용보험법」하

에서도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는「고용보험법」이「국민연금법」이나「국민건강보험법」에 

비해 관대하다고 할 수 있으나,「고용보험법」은 직종과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선 직종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법」은「국민연금법」이나「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1993년 법 제정부터 지금

까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다른 직종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아 비자발적 

34)「고용보험법」(1998.9.17. 법률 제5566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8.10.1.부터 시행된 것) 제
8조 제2호.

35)「고용보험법 시행규칙」(1998.10.1. 노동부령 제137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8.10.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36)「고용보험법 시행령」(2003.12.18. 대통령령 제1816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37)「고용보험법 시행령」(1998.10.1. 대통령령 제137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8.10.1.부터 시
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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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위험에 처할 확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한계가 많은 조항

이다. 실제로「고용보험법」이 시행된 1995년부터 지금까지 고용안정성이 보장

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고용보

험법」은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포함하는 

고용보험 제도임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역시 자신의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

용보험의 예외이기 때문에「고용보험법」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별정

직 공무원의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8년「고용보험법」은 별정

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38) 그

러나 동 개정은 세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사회보험의 제1원칙인 강제

가입의 원칙에 위배되는 임의가입 규정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동법 제10조 

제3호는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강제가입 원칙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둘째, 동 규정은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이 제4장(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른 직종의 가입

자들이 여러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계약직 

공무원은 모두 실비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과 달리 개정에 포함되지 못하고, 여전히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

정되어 있다.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 비록 임의가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

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이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밖에도「고용보험법」은 직종과 관련하여 “선원법에 의한 선원, 외국인 근

로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도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한

다.39) 

38)「고용보험법」(2008.3.21. 법률 제8959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8.3.21.부터 시행된 것) 제
10조 제3호 및 제4호.

39)「고용보험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2.12.30.부
터 시행된 것)제3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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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국민연금법」과「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고용형태뿐만 아

니라 업종에 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2002년「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법에

서 위임한 적용제외 사업을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40) 2005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공

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

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그동안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고시하던 건설

공사의 규모를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한다.41) 또한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제곱미터”로 적용제외 공사의 규모를 축소한다.4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규정으로 2013년「고용보험법」은「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를 근로자로 보고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43) 이는「국민연금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규정

하고 임의가입 방식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진일

보한 방식이라 하겠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규정하고,44) 다른 

사회보험법과 달리 고용형태로서 일용근로나 시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에 대해

서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사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해서는「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업종

에 종사하는 근로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다.45) 

40)「고용보험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2.12.30.부
터 시행된 것) 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41)「고용보험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6.1.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42)「고용보험법 시행령」(2008.9.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9.1.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3)「고용보험법」(2011.7.21. 법률 제1089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2.1.22.부터 시행된 것) 
제113조의2.

44)「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12.31. 법률 제6590호로 타법개정 되어 2002.3.1.부터 시행
된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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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고용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업종과 직종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한다. 2000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

업,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

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

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제1호 내지 제4

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

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46) 그러나「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업종은 그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이나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이 다른 법에 의

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동법의 적용제외 근로자로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액 건설공사 종사자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종사자

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기도 하고 적용대상 근로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종 및 직종에 대해 상시근

로자 수와 결합한 형태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적으로 가장 대상포괄성이 넓다고 해석할 수 있

는데, 이는 다른 사회보험법들이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

로 종사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는 점이다. 2007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산재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4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0.7.1.부
터 시행된 것) 

4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0.7.1.부
터 시행된 것) 

47)「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7.1.부터 시행된 
것) 제125조,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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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48) 이상과 같이 4대 사회보험법에서 

적용제외로 규정된 집단들의 연도별 적용제외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경제활동 특성과 연도별 사회보험 적용제외

적용제외 규정
적용제외 

사회보험
2003년

2004~
2007년

2008년
2009~
2010년

2011~
2012년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 국민연금 적용제외 -

시간제 근로자 1
(월 60시간 미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시간제 근로자 2
(월 80시간 미만)

국민연금 적용제외 -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

시간제 근로자 3
(월 144시간 미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

시간제 근로자 4
(월 176시간 미만)

국민연금 적용제외 -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

월 60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65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적용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제외

상시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농업 등 제외)*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

4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 되어 2008.7.1.
부터 시행된 것) 제125조 제1호 내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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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적용제외 규정
적용제외 

사회보험
2003년 2004~

2007년 2008년 2009~
2010년

2011~
2012년

상시 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제외 -

가사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수형태근로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산재보험 적용제외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근로자

(법인아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산재보험 적용제외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고용보험 적용제외

비상근근로자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총공사비 2천만 원 미만 공사의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

  주 : 1) “-” 표시는 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 가입자로 적용됨을 의미함. 
     2) 적용제외인가 적용대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연도 1월을 기준으로 하였음. 법 

개정으로 인해 각 연도의 중간에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적

용으로 계산하였음. 
     3) * : 2003년 1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규정에

서(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다음의 
업종에 한해 제한함. 제한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숙
박 및 음식점업,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 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 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동차판매업,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
화 및 운동관련 산업 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이용 및 미용업”임. 

Ⅳ. 4대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 추정

1. 연구자료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에서 15차년도(2012년)까지의 자

료를 사용하여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설계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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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 본 연구와 같이 경제활동관련 통계치를 생산하는 데 유용하다(한국노동

연구원, 2010). 일반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통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가 사용되지만 이 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근로기간과 산업

코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그리고 특수직역연금가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반면에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가능하

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한국노동연구원, 2010), 본 연구의 분석에서 필

수적인 정보들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

회보험의 적용범위를 다루는 연구들은 대부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연

령인구(population of working age)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예를 들어 Hanzl- 

Weiß et al., 2010; 강성호, 2011; 권혁진, 2012; 구인회ㆍ백학영, 2008 외 다수),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은퇴연령 이후의 인구까지 포괄하

게 되면 은퇴 이후 소일거리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노인이 법적 사각지대로 추

정되어 사각지대가 과대추정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논리를 수용하여 근로연령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법에서 적용제외로 규정되고 있는 집단들은 다음

과 같이 측정되었다. 

가. 적용제외 근로자의 측정

1)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종사상 지위를 일용직이라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들 중에서 근

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와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2)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와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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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60, 80, 144, 176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는 일일근로와 호출근로 그리고 가내

근로인 경우 측정되었다. 일일․호출근로는 근로계약의 여부에 제약받지 않고 

필요할 때 연락을 받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고용되거나, 인력시장, 직업소개

소 등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용주나 고용할 업체 등에서 일할 사

람을 선택하면 일일 단위로 일하는 경우로 측정되었다. 가내근로는 평소 주로 

일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하였다. 

4)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상시근로자 수란 당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아니라 일정 사업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대판, 1987. 

7. 21. 87다카 831).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이

러한 방식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측정할 수가 없어 전체 종업원 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국민건강보험법」(2003년 기준)에서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장 중 다음의 업종에 한해 제한한다.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서비

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 중 섬유

염색 및 가공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 

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동차판매업,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의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이용 및 

미용업에 제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산업

분류표를 참고하여 위에서 언급된 업종으로 제한하여 법적 적용제외자를 측정

하였다. 

또한「고용보험법」과「산재보험법」에서는 농․임․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데 4인 이하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근로자를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농․임․어업․수렵업인 경우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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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인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종업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5) 가사서비스업(가구 내 고용)

가사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5차 규정에서 가사서비스업(950)으로 코

딩된 경우로 측정하였다. 

6) 특수고용형태

특수고용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비임금근로자’ 중

에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과 같이 임금근로자와 자

영자의 경계가 모호한 고용형태를 의미한다(한국노동패널,  2009 : 70). 본 연구

에서는 경영이 독립적이지 않고,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형태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7) 기 타

특수직역연금가입 여부는 고용보험의 법적 적용제외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

며,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리

고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데 4인 이하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근로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농․임․어업이며 법인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중 

종업원수가 4인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하였다. 

이 외에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공사비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한국노동패널에서 측정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통계치들이 다소 과소추정되었을 수 있음에 유의해서 해석할 필요

가 있다. 

나. 사회보험 법적 사각지대 규모 측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 중 4대 사회보험의 주요 개정은 2003년, 2008년, 

2009년, 2011년에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

구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6차(2003년)부터 15차(2012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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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였다. 사회보험의 법적 사

각지대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회보험에서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들의 연도별 규모를 산출한다. 둘째, 각 연도에 적용제외로 규정된 집

단에 한번이라도 속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전체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를 

측정한다. 이때 사회보험 법적 사각지대의 전체 규모는 적용제외로 분류된 각 

집단들의 총합과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적용제외 분류들 사이에 중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로 측정한

다. 그리고 임금근로자 수는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경우와 비임금근로자이면

서 특수형태 고용인 경우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다만 한국노동패널에서 11차년

도(2008년) 자료까지는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특수고용형태를 파악하는 질문

을 포함하고 있어서, 11차년도 자료까지는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은 임금

근로자 대비 법적 적용제외자의 규모로 사각지대를 측정하였고, 12차년도 이후

의 자료에 대해서는 비임금근로자 중 특수고용을 포함한 경우까지 임금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측정하였다. 

3. 사회보험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

<표 3>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용근로자(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월 60시

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가사서비스업 

근로자, 특수형태고용근로자는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제외로 남아있었다. 이들 중 1개월 미만 고용의 일용근

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의 비율이 임금근로자 대비 7～

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사각지대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전체 

사각지대 규모는 2003년 임금근로자 대비 33%와 28% 수준이었으나, 2007년

에는 약 17%, 2012년에는 14%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2003년에 비해 

2012년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는 국민연금이 19%포인트, 국민건강보험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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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

(단위 :연도, %)

적용제외 규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10.77 11.51 10.82 10.44 10.65 9.81 9.76 9.45 9.05 9.17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10.82 - - - - - - - - -

시간제 근로자 1
(월 60시간 미만)

0.75 0.94 0.56 0.71 0.64 0.51 0.69 0.63 0.51 0.4

시간제 근로자 2
(월 80시간 미만)

0.96 (1.11) (0.66) (0.77) (0.77) (0.71) (0.84) (0.69) (0.62) -

시간제 근로자 4
(월 176시간 미만)

1.67 (1.6) (1.1) (1.2) (1.24) (0.9) - -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

은 사업장 근로자
8.51 8.36 6.9 7.63 8.42 10.17 9.2 9.01 8.86 7.05

상시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농업 등 제외 : 건강
보험)

4.84 - - - - - - - - -

상시근로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11.6 - - - - - - - - -

가사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1.5 1.52 1.27 1.04 1.05 1.28 0.5 0.56 0.49 0.44

특수형태근로자 11.36 10.45 4.93 8.08 3.56 3.87 4.41 3.79 3.13 3.2
전체

사각지대

국민연금 33.09 24.53 18.6 21.09 16.64 16.67 16.59 15.21 14.98 14.13
국민건강보험 27.8 24.22 18.11 20.65 16.01 16.55 16.47 15.15 14.98 14.13

  주 : 1) 전체 규모는 적용제외로 규정된 근로자 각각의 항목을 단순 합산한 결과와 같지 않
음. 이들 각 항목 사이에 중복이 존재하기 때문임.  

     2) -는 사회보험 적용으로 전환되어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3) 괄호는 국민연금에서만 적용제외인 경우임.
     4)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이며,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5) 특수형태근로자의 비율이 2006년도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임. 이에 대해 한

국노동패널팀에 문의한 결과 특수형태근로는 독립도급변수를 통해 측정되는데 2006
년까지 이 항목에 외판원(영업사원)도 응답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
으로 추측된다는 답변을 받았음. 따라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특수형태근
로의 비율을 추정할 때 2006년 이전의 통계치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2003~2006년 사이의 특수형태근로의 비율은 4%수준으
로 보고되고 있음(조준모 외, 2012).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수급자)와 비상근근로자의 경우에도 각각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집단에 해당하지만, 한국노동패널에서 이들을 측정할 수 
없어 규모 추정에서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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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법 적용의 확대가 

상당 규모의 법적 사각지대를 줄여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서 여전히 임금근로자 대비 법적 사각지대

의 규모가 2012년 기준 14%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국민

건강보험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어있다는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

분이다. 특히 일용근로자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9%

와 7% 정도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었다. 이들에 대

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확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표 4>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

(단위 : %)

적용제외 규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9.04) (9.35) (9.16) (9.5) (9.95) (9.38) (9.5) (9.42) (9.12) (8.94)

시간제 근로자 3
(월 144시간 미만) (1.67) - - - - - - - - -

월 60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 (0.15) (0.07) (0.07) (0.09) (0.11) (0.04) (0.18) (0.06) (0) (0.05)

가사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1.5 1.52 1.27 1.04 1.05 1.28 0.5 0.56 0.49 0.44

특수형태근로자 11.36 10.45 4.93 8.08 3.56 3.87 4.41 3.79 3.13 3.2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근로자
(법인이 아니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0.54 (0.49) (0.46) (0.35) (0.53) (0.58) (0.00) (0.00) (0.00) (0.00)

전체
사각지대

고용보험 27.8 21.15 15.55 18.45 15.04 14.82 14.33 13.59 12.63 12.51
산재보험 12.96 12.03 6.42 9.27 5.04 5.51 0.49 0.56 0.48 0.44

  주 : 1) 전체 규모는 적용제외로 규정된 근로자 각각의 항목을 단순 합산한 결과와 같지 않
음. 이들 각 항목 사이에 중복이 존재하기 때문임.  

     2) -는 사회보험 적용으로 전환되어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3) 괄호는 고용보험에서만 적용제외인 경우임.
     4)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

로기간과 근로형태 기준만 적용하였음. 
     5) 총공사비 2천만 원 미만 공사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제

외 대상자이지만, 한국노동패널에서 이를 측정할 수 없어서 규모 추정에서는 제외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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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 역시 2003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각각 15%포인트와 13%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 

2013년 현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법적 사각지

대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적용

제외 시키고 있으므로 이들은 산업재해보상의 제외로 보기 어려워 사각지대 규

모 측정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자, 산업분류세세분류(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 퀵서비스)

는 2009년부터 산재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른 사회보험과 달

리 산재보험의 경우 2012년 현재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는 임금근로자 대비 

0.44% 수준으로 일부 단시간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임

금근로자들이 포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를 대상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가 법적으로 완

비되었다는 전제에 의문을 가지고 현재의 사회보험 제도가 법적 측면에서 모든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의 직장가입자 규정의 변화를 확

인하고 각 사회보험법에서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얼

마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였다. 

2003년 이후로 사회보험의 적용제외로 규정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일용근로

자, 시간제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상시근로 5인 미만

인 사업장의 근로자, 가구 내 고용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법인이 아니고 상

시 4명 이하 사업장의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근로자, 비상근근로자, 65

세 이상인 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근로자, 총공사비 2천만 원 미만

인 공사의 근로자 등이었다. 물론 이들은 사회보험에 따라서 적용제외 규정이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서정희·백승호)  󰌙 73

달랐고, 시기에 따라서도 적용제외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어왔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이후로 사회보험의 확대 과정에서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는 상

당수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축소의 규모는 국민연금 19%

포인트, 국민건강보험 14%포인트, 고용보험 15%포인트, 산재보험 13%포인트 

수준이었다.

둘째,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법적 사

각지대에 남아있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14% 수준의 임금근로자가 여전히 사회보험 직

장가입의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 확대가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소재지가 일

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

외하고 나면 4% 수준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보이고 있었고, 특수형태근로자

들의 사각지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재보험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는 2012년 현재 0.44% 수준으로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를 포

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

다. 최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방향은 두루누리 사업으로 대표되는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

를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기여회피가 원인이라고 보고 기여회피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대상포괄성이 확보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

도 확인되었듯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

대 규모는 14%라는 적지 않은 수준이고, 여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사회보

험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회

보험 가입을 확대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법 정비를 통해 임금근로자들의 직장가

입 적용제외 규정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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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로자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조

건을 명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근로기준법」이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

다”(법 제3조)고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근로자 개념 및 근로관계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법이 적용대상 범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 개념을「근로기준법」보다 협소하게 정의하여 법적 사각지

대를 확대하는 방식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수도 있다. 법적 적용범위

를 협소하게 정의하여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법의 근로자가 아

니라고 규정하여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규정하는 방식은 결국 현실에서 이들을 

미가입자나 미납자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4대 사회보험법은 최저기준에 해

당하는「근로기준법」보다 포괄적으로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면,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4%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적 사회보장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이 아닐 때 

지역가입에서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 혹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하여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14%에 속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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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hanges in Social Insurance Legislation and 

Coverage : With the Perspective of Legal Exclusion

Jeong-hee Seo․Seung-ho Back

This study reexamines view of the existing researches that social insurance 

laws legally became fully. That is checked by two way.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social protection entitlements provided in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laws in Korea.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actual 

size of workers who are not covered by law has been changing. The study 

examines Korean Labour Panel 2003(6th wave) and 2012 (15th wave). The 

summary of our analysis are followings. First, since 2003, the legal coverage 

of the four social insurance laws expanded and hence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legally excluded has decreased. For example, there was reduction 

in uncovered population by 19% for National Pension, 16% for Employment 

insurance, 14% for Health insurance and 13%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IA). Secondly, despite the positive changes 

regarding the legal coverage, a substantial number of workers are still 

uncovered by the four social insurance laws. Especially, for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14% of waged workers are still 

legally excluded and the expansion of coverage for these workers are in need. 

Regarding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day-workers and workers 

with frequent move we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with highest proportion. 

In case of Employment insurance, about 4% of workers (who are neither civil 

servant nor private school employees) are still legally excluded and dependent 

contractors were most vulnerabl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IACIA,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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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2) of workers were legally excluded suggesting the coverage wide 

enough to cover almost all of the waged workers.  

Keyword : social insurance law, waged worker, legal coverage, legal exclusion, 
non-standard worker, employm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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